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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한·미동맹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주둔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트럼프와 동맹의 결속을 내세우는 해리스의 정책 방향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지만, 과연 특정 후보의 당선이 한·미동맹의 탄탄대로를 보장할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고, ‘부자 나라’인 한국이 미국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라질까. 

 

1970년대부터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2023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식 사고 즉 ‘트럼피즘’은 남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조사에서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개입해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 비율은 50%였는데, 이는 북한 핵 

위협이 부각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고, 러시아가 독일을 침공했을 때 

군사개입 찬성률 64%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며, 러시아의 발틱 3국 침공을 상정한 

경우(57%)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특히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원의 경우 46%만이 

군사개입에 찬성했고, 이는 전통적으로 안보공약에 호의적이었던 공화당 성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추세다.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73%가 찬성했고(공화당원의 

경우 78%), 미국이 북한 이외의 다른 도전 요인들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의견이 거의 같았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노선을 추구하더라도 비용 분담과 

한국의 역할 확대는 여전히 한·미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는 수혜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트럼프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소수지만 존재했고, 이제는 트럼프식 사고가 미국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편견과 한국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로잡고, 동맹의 

호혜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각종 정치·경제적 이익,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미국의 지역 및 세계전략에서 어떤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주도 경제질서 속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미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평화·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체제를 공유한다는 점, 남북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세계에서도 대표적 사례라는 점, ‘자유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이 꿈꾸는 지역 및 국제질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이같이 

통일공공외교와 동맹공공외교를 연계해 나가는 동시에 한국이 꿈꾸는 지역 및 세계질서가 

어떤 것이고, 그 속에서 한반도를 뛰어넘는 한·미동맹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국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트럼피즘’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가능하다. 

 

 

* 본 글은 9 월 9 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